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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설 명 자 료
(’22. 9. 23.)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단전가구가 지원대상임에도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단전가구는 우선적으로 바우처 대상 여부를 확인해

바우처 사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
(9.23일 동아일보 ｢단전 겪은 취약계층, 11%만 에너지바우처 이용...

존재 자체 몰라｣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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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기가 끊긴 가구 중 약 11%만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 단전을 겪는 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이용률은

저조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21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으로, 단전을 겪는 가구가 모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인 것은 아님

ㅇ ‘21년 사업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홍보를 통해 동 사업의 내용을

인지하여, 지원대상자 중 93.4%가 에너지바우처를 발급 받았으며,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등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에서 자동으로 지급하고 있음

□ 정부는 ‘1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 도입한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해
오고 있으며, 사회복지단체와 유관기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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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꼼꼼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

ㅇ 특히, 단전을 겪는 가구 중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임에도

바우처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사업 시행자인 에너지

공단과 한전, 지자체 등이 협력해, 단전가구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경우

즉시 바우처를 전기요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문의 : 자원안보정책과 김호성 과장(044-203-5240)

이동진 주무관(044-203-5252)


